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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지원제도 개선 방안 : 
서울시의회 의정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중심으로

                  배귀희 (숭실대학교)

I. 서론

1991년 지방의회의 출범으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지났으며, 1995년 지방자치단
체장 민선으로 기관대립형의 지방자치가 구축된 지 17년이 지나고 있다. 지방행정에 대한 지
방의회의 체계적인 견제와 감시, 풍부한 지역정책 개발 등을 통해 양 기관의 발전적 경쟁관계 
정립을 추구하는 기관대립형에서 지방자치 성공의 핵심요소는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과 기능
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행정 환경은 보다 전문화․복잡화되어 가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방
분권의 추진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방사무의 증가 및 지방권한의 확대로 이어졌다. 일례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의해 지난 2000년 이후 총 3,073건의 중앙사무에 대
한 지방이양이 확정됐으며 이 중에서 1,816건이 이양 완료되고 1,257건이 추진 중에 있다
(2012년 6월 현재 기준). 그러나 지방분권의 성과 대부분은 단체장의 권력집중 심화로 귀결되
었고,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은 ‘제왕적 단체장’ 혹은 ‘단체장 독주체제’라는 비판으로부터 자
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관대립형의 지방자치가 현실에
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지방의정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최근 지방의회에 진출한 지방의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 수행으로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의 의정업무가 양적․질적으로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안 현황을 살펴보면, 제8대 의회 출범 이후 2
년이 지난 현재 총 579건의 조례안이 제안되어 과거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의회(지방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한 조례안이 전체의 60에 육박하여  제6대 의회의 
16.6%, 제7대 의회의 44.7%에 비해 집행부 제출 조례안을 압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승인, 청원, 의견청취 등의 안건까지 포함하면 의원 1인당 연평균 450건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해야 하며, 서울시의 예산규모 또한 서울시 본청과 교육청 등을 포함하면 약 31
조(국가 전체 예산의 10%에 해당)에 달하여 의원 1인당 약 2,800억 원을 심의하고 결산을 검
사해야 한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시의회와 의원들이 수행하는 의정업무의 양적 증가와 
함께 이러한 안건․예산․행정사무 등이 포괄하는 내용 자체가 광범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의 참여로 복잡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체계적인 조사․분석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의원을 포함한 지방의원의 권한과 인적․물적 지원은 획기적
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1인당 약 9만 명의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에 비해 
1인당 약 17만 명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경우에는 국회사무처(3,094명), 국회도서관(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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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예산정책처(96명), 입법조사처(65명) 등의 조직보좌와 더불어 1인당 11명의 개인보좌인력
(인턴 2명 포함)을 두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의 경
우, 정책의회로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1년 조직개편을 통해 입법담당관과 예산정책
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의회사무처 소속의 보좌기구를 확대했으나, 서울시의회와 의원들의 정
책역량을 강화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기관대립형의 지방자치 제도 하에서 지방의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은 빠
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인프라 구축
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관대립형 지방자치 제도 하에서 단체장의 권한이 증대되고 집행부의 사무가 확대된 만큼 
지방의회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학계와 실무계 등에서 
제기된 기존의 주된 접근방법은 정책보좌의 확대였다. 즉 한 축으로는 조직보좌로서 의회사무
처 정책관련 조직과 인력의 확대 및 인사권 독립이 다른 한 축에서는 개인보좌로서 의원보좌
관 제도의 도입 등이 제시되어 왔다. 지방의회 기반 강화를 위한 보좌의 확대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지방의회의 정책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기는 하나, 현실적인 
법․제도의 제약과 여론 및 언론의 반대 등으로 인해 별 다른 진전을 이루고 있지 못한 실정이
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지방의회 개인보좌와 정책보좌 확대와는 다른 시각에서 
지방의회 기반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근본적인 시각에서 지
방의회 의정활동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관련 인프라 강화 특히 인적 인프라의 강
화 즉,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전
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지방행정과 관련된 학계의 연구와 
인재 양성 등은 대학 등의 정규과정을 통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관련된 학계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지방의정 전문 인력 양성은 전무한 현실에서 이의 
필요성을 가장 절감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선도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에서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로서는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가장 풍부하고 지방의정활동의 영역 또한 가장 광범위한 서울에서 이를 시작함으
로써 향후 보다 안정적인 틀을 갖춘 상태에서 사업의 확장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관대립형 지방자치 제도 하에서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방의정활동과 관련된 이론적․실무적 교육과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나아가 지방의
회․의원에 대한 연찬의 설계․지원 등을 통해 지방의정활동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그 과
정에서 현재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의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하는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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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의회 발전에 대한 기존의 접근방법

그동안 지방의회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온 이유 중의 하나는 지방의원의 전문성부족과 정
책인력의 부족에 따른 의정지원체계의 미흡에서 비롯된 것이다(지방자치학회, 2007; 서울특별
시의회, 2009). 사실, 지방의원 개개인의 전문성부족과 제도적으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보좌기능의 미비는 지방의회의 성공적 수행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최진혁, 
2011: 289-290). 지방의회 의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지방의회가 재구성된 이후 2대 지방
의회 구성 때부터 간간히 지적되어 오다가 지방의회 출범 10주면을 계기로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지방의회의 활성화에 연구의 관심을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15주면 즈음에 논의를 확대해 
온 것을 볼 수 있다.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
고에 관한 논의가 다수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먼저, 전문성 부족을 의원 개개인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연구가 존재한다(송광태, 1999; 최
병대·송광태, 1995; 김병국, 199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김순은, 2001; 송광태, 2001; 
최봉기, 2002; 김진복, 2003). 김순은(2001)은 지방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부족을 직무와 관련
된 전문성 부족, 역할전문성 부족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결국 의원들의 연구자세 부족이 지
방의회 전문성 부족의 원인이 됨을 주장하였다. 비슷한 맥락의 연구 또한 다수 존재한다(송광
태, 1999; 최병대·송광태, 1995; 김병국, 199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보다 구체화하여 
어떤 영역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지에 관해, 의정활동 수행과정에서 지적하기도 하는데 지방
의회의 조례제정,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예산심의와 결산승인, 대 집행부질문 등에서 의원 개
인적 차원에서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한 연구 또한 다수 존재한다(김순은, 2001 송광태, 2001; 
최봉기, 2002; 김진복, 2003). 전문성 논의를 상임위원회와 관련하여 살펴본 연구도 존재한다
(최병대·송광태, 1995; 김영하, 2009). 상임위원회와 관련하여 보면 대체적으로 지방의원의 인
적 전문성을 교육 정도, 교육의 내용, 사회적 경험이나 경력을 평가도구로 하여 위원들의 ‘전
공부합’과 ‘상임위부합’의 비율을 측정하여 이 비율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최병
대·송광태, 1995). 또한 유급직으로의 전환에 따른 효과분석으로 의원들의 인적 전문성이 각 
소속 상임위원별로 그 직무전문성에 부합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위원 배정적합비율을 제시하
기도 하였다(김영하, 2009). 

이와 달리, 개인적 차원외에 정책보좌 제도와 관련해서 논의한 연구도 존재한다(최진혁, 
2011). 최진혁(2011)은 지방의원이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가와 
관련된 것으로 개개인의 전문성차원(개인적 차원)과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정책활동을 보좌하
는 의정보좌제도 차원(제도적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이렇듯 기존문헌은 의회차원이든 의원 개개인차원이든 전문성 부족이 지방의회의 정책활동
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다수의 연구자는 전문성 확보방안
으로 다양한 안을 제시하고 있다(진세혁·임병연, 2005; 김찬동, 2008; 최병대 외, 2009; 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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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김진윤, 2010; 조석주·박기관, 2010; 권영주, 2011; 이정진·하혜영, 2011). 
진세혁·임병연(2005)은 외국 지방의회의 정책보좌기능을 살펴보고 한국 지방의회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으로, 의원개인별 보좌관제도 도입, 다양한 보좌인력 필요, 사무기구 인
력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장에게 부여, 사무직원에 대해 다양한 채용방법을 적용하는 것, 비
상근전문인력의 활용을 제시한 바 있다. 김찬동(2008)은 지방의회의 전문성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뉴욕시의회, 베를린광역시의회, 서울시의회를 차례로 분석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정책활
동지원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연구자는 정책역량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법의 경직성을 
지적하고 법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지역사회의 인재개발관점에서 지방
의회보좌인력 강화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안이라기 보다는 정책적 제언
의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측면이 존재한다. 

최병대 외(2009)는 경기도의회 정책보좌기능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의원정책보좌관제
도의 도입, 경기 의정 인턴제 도입, 입법정책지원 조직의 개편, 의원의 입법정책활동 지원, 전
문교육연수 프로그램의 확대,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를 제시하였고, 박영강(2010)은 
자치입법권의 강화, 지방의회 심의의결권의 확대,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권의 강화, 지방의회 
지원과 책임성의 강화, 지방의원 보좌인턴제의 도입, 연구실 기능의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조
석주·박기관(2010)의 지방의회의 정책기능 및 전문성 강화가 요청되는 현실적 관점에서 지방
의원 보좌기능에 대한 기존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점과 보좌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 및 적용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다. 연구진은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역량제
고를 위해 세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첫째, 보좌인턴제를 시범실시한 후, 유급보좌관제도를 확
대하여 운영하는 방안, 둘째, 지방재정의 부담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몇 개 의회의 경우 공동
보좌관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의원 2-3인당 1명의 보좌관을 두어 시행해 본 후 그 효
과에 따라 확대 시행하는 것,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른 차등적 및 단계적 실시를 검
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제도적으로 가능한지, 보좌관수는 적정한지 등 체계
적이고 논리적인과정이 없이 제안된 측면이 존재한다.

이정훈·김진윤(2010)은 해당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유관 상임위원회를 잘 결합하는 것, 지
방의원들에게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지원인력을 보강하는 것을 제시한 바 있다. 권
영주(2011)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인사권 독립에 초점을 맞추어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는다. 그는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대안으로 제1안 의회직렬안, 제
2안 행정직으로 하되 인사권은 의회의장이 갖는 안, 제3안 인사권의 이원화, 제4안 행정직으
로 하되 단체장이 인사권을 갖는 안 중, 제1안인 의회직렬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결론내린바 
있다.    

이정진·하혜영(2011)의 이슈페이퍼에서는 경기도와 서울시의회의 정책보좌현황을 살펴보고, 
정책보좌기능 강화를 위한 논의를 통해, 의회의 독립성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
에 대한 대안으로 전자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의회직 신설, 전문지식을 갖춘 별정직 공무원 확대, 전문위원 인사권 독립 
등을 제시하였고, 후자에 대해서는 유급보좌관제도 도입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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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기존 연구는 지방의회의 의회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의원개개인 혹은, 의회전
체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들이 제시한 구체적 대안들을 종합해보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것, 기존의 사무처
와 전문위원제도를 통한 조직보좌 외에 개인보좌제도를 두자는 것, 사무처 직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하자는 것, 의회직렬을 만들자는 것, 전문
지식을 갖춘 별정직 공무원을 확대하자는 것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의정지원 제고를 위한 기존 접근방법은 의회발
전을 위해 전문성 제고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제시한 방안 각각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개별적으로  검토해 볼만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기존 프레임이 갖고 있
는 한계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자는 것,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하자는 것, 의회직렬을 만
들자는 것, 별정직 공무원을 확대하자는 것 등으로 대부분의 안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상위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가능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즉, 지방자치단체 
수준 더욱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방의회 수준에서는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는 대안이라는 
점이 그 한계이다. 따라서 기존의 접근방법은 '수사(rhetoric)'는 있으나 실천은 담보할 수 없
고, ‘정책적’이긴 하나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존과 다른 새로운 방식의 프레
임이 모색되어야 한다. 

2. 새로운 접근방법으로서 지방의회 인프라 강화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전문성 강화에 관한 논의는 지방의회가 정책의회, 전문의회를 지향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대로 지방의회 발전에 대한 다양한 연
구가 현실의 제도적인 한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정책보좌의 확
대강화를 통한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동시에 
이러한 방안이 지니는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접근방법과 다른 접근방법을 모
색하고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접근방법의 핵심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전반적
인 인프라가 강화이다. 그 중에서도 인적 인프라 강화를 통한 지방의회 발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지방의회 관련 인적인프라 강화는 전문의회 및 정책의회로 나아가기 위해 지방의회에 관련
한 전문인재 양성과 이를 통한 정책의회 및 전문의회를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기능으로 
연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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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서울시의회의 의정 현황 분석

서울시의회 의정 현황 분석을 통해 서울시의원들의 일상적인 업무량을 확인할 수 있다. 서
울시 현황 분석을 통해 서울시의원들의 의정환경에서 도출되는 기본적인 업무량을, 서울시의
회 의정활동의 성과 분석을 통해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업무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회의 의정지원 현황 분석을 통해 서울시의원들의 업무량과 현재 지원수준 간의 간격을 확인할 
수 있다. 

1. 시의회 의정환경으로서 서울시 현황 분석

2011년 말 기준으로 서울시의원 1인당 인구수는 2010년 말 90,522명에 비해 613명이 감
소된 89,90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의원 1명이 9만 명에 가까운 서울시민들의 시정 및 
의정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1> 참
조). 

<표 1> 광역시도 의원 1인당 인구 및 공무원 규모(단위: 명)
의원

정수

인구 규모(2011) 인구 규모(2010) 공무원 규모(2011)

인구수 의원1인당 인구수 의원1인당 정원 의원1인당

서울 114 10,249,679  89,909 10,319,500 90,522 46,833 411 

부산 53 3,550,963  66,999 3,570,381 67,366 16,362 309 

대구 34 2,507,271  73,743 2,512,684 73,902 11,146 328 

인천 38 2,801,274  73,718 2,756,076 72,528 13,157 346 

광주 26 1,463,464  56,287 1,454,784 55,953 6,721 259 

대전 26 1,515,603  58,292 1,503,563 57,829 6,895 265 

울산 26 1,135,494  43,673 1,125,152 43,275 5,346 206 

경기 131 11,937,415  91,125 11,766,189 89,818 44,237 338 

강원 47 1,536,448  32,690 1,529,839 32,550 16,359 348 

충북 35 1,562,903  44,654 1,547,720 44,221 12,255 350 

충남 45 2,101,284  46,695 2,073,679 46,082 16,819 374 

전북 43 1,874,031  43,582 1,869,026 43,466 16,035 373 

전남 62 1,914,339  30,876 1,918,263 30,940 20,008 323 

경북 63 2,699,195  42,844 2,688,459 42,674 24,005 381 

경남 59 3,308,765  56,081 3,289,029 55,746 22,286 378 

제주 41 576,156 14,053 571,118 13,930 5,013 122 

합계 843 50,734,284 60,183 50,495,462 59,900 283,477 336 

주   1) 인구수는 2011.12.31 현재 기준이며, 외국인을 제외한 주민등록인구 수치임
     2) 공무원 수는 2011.12.31 현재 기준이며, 국가직(80명) 공무원을 포함한 수치(본청+자치구)임.
출처: 통계청 홈페이지, 시군구별 주민등록 인구(검색일 2012.11.17.), 행정안전부. (2010). 제6기 전반기 

지방의회 현황, p. 50 및 행정안전부. (2012).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p. 5.

2010년도에는 의원 1인당 인구수가 경기도의 89,818명에 비해 704명이 많은 90,522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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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국 광역시도의회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고했으나, 2010년~2011년 사이에 서울의 인구
는 감소한 데 비해 경기도의 인구는 상대적으로 증가한 결과, 지방의원 1인당 인구수도 역전
되어 2011년 말 현재에는 경기도의 91,125명에 비해 1,216명이 적은 수치로 2순위를 차지하
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국 광역시도의회 의원 1인당 인구수 평균의 1.5배이며, 의원 1인당 
인구수가 가장 적은 제주도의 6.4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서울시의 조직은 시장직속으로 대변인과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그리고 기획조
정실을 두고 있으며, 행정1부시장과 행정2부시장 그리고 정무부시장 하에 조직 구성이 이루어
져 있다. 행정1부시장은 여성가족정책실, 비상기획관, 감사관, 정보화기획단, 마곡사업추진단 
외에 경제진흥실, 복지건강실, 도시교통본부, 기후환경본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행정국, 재무
국, 교육협력국을 관할하고 있으며, 행정2부시장은 기술심사담당관 외에 도시계획국, 도시안전
실, 주택정책실, 푸른도시국, 소방재난본부를 관할하고 있다(서울시 홈페이지, 2011.11.17. 검
색). 2011년 말 현재 기준으로 서울시 공무원 정원 규모는 46,833명으로 시의원 1인당 공무
원 수는 411명으로 전국 광역시도의회와 비교할 때 가장 많은 규모를 보고하고 있다(<표 1> 
참조). 이는 시의원 1명이 공무원 411명이 수행하는 행정업무에 대한 견제 및 관리․감독을 수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의원의 1인당 공무원 규모는 전국 평균 336명에 비해 
75명이 많은 수치이며, 제주도의회 의원에 비해 3.4배가 많은 수치이다. 

<표 2> 광역시도 의원 1인당 예산 규모(단위: 백만 원)

의원수(명)
예산규모 의원 1인당

예산규모본청 교육청 합계

서울 114 23,549,000 7,368,893 30,917,893 271,210

부산 53 8,365,453 3,229,710  11,595,163  218,777

대구 34 5,902,000 2,369,000  8,271,000  243,265

인천 38 6,980,242 2,614,191  9,594,433  252,485

광주 26 3,435,500 1,605,100  5,040,600  193,869

대전 26 3,375,700 1,527,505  4,903,205  188,585

울산 26 2,549,100 1,286,713  3,835,813  147,531

경기 131 15,621,872 10,933,648  26,555,520  202,714

강원 47 3,717,100 2,114,000  5,831,100  124,066

충북 35 3,367,100 1,967,800  5,334,900  152,426

전북 43 4,613,959 2,498,060  7,112,019  165,396

전남 62 5,626,710 3,182,800  8,809,510  142,089

경북 63 6,561,800 3,331,200  9,893,000  157,032

경남 59 6,503,600 3,720,700  10,224,300  173,293

제주 41 3,366,700 772,100  4,138,800  100,946

합계 798 103,535,836 48,521,420 152,057,256 190,548

주   충청남도의 경우는 교육청 예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제외하였음.
출처: 개별 광역시도의회 홈페이지 및 광역시도청 및 교육청 홈페이지, 언론보도 등 

2013년도 서울시 예산 규모는 본청 23조 5,490억 원과 교육청 7조 3,698억 원을 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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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0조 9,179억 원에 달한다. 하며, 이를 의원 1인당 규모로 환산하면 약 2,712억 원에 해
당한다(<표 2> 참조). 전국 광역시도의회별 비교에서 가장 높은 규모에 해당하며, 두 번째로 
높은 인천시의 의원 1인당 예산 규모에 비해서도 약 190억 원 정도가 높은 수치이다. 이는 
서울시의원 1명이 약 2,700억 원에 해당하는 예산에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확
인하고 심의․의결해야 하며, 향후 해당 예산 및 관련 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의원 1인당 예산 규모는 전국 광역시도 평
균 지방의원 1인당 예산 규모의 약 1.4배이며, 의원 1인당 예산 규모가 가장 작은 제주도의 
약 2.7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서울시의원 1인당 예산 규모와 관련한 이러한 추세는 예산을 
본청 예산에 한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전국 광역시도의회에서 가장 큰 규모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나며(약 206,570백만 원), 이는 전국 평균(약 129,744백만 원)의 약 1.6배, 강원도
(79,087백만 원)의 약 2.6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집행부가 수행하는 민원처리의 규모를 서울시의원 1인당 규모로 환산한 
현황을 살펴보면(<표 3>) 참조), 의원 1인당 약 44만 7,000건에서 49만 1,600건에 해당하는 
규모임을 알 수 있다. 서울시의원 1인당 민원처리 서류의 규모는 서울시의원이 의정활동 과정
에서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행정절차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 부족의 문제를 해결해
야 하는 규모이기도 하고, 동시에 집행부 수행 업무 처리과정의 법적 타당성과 조치 결과의 
적합성 등을 감사하고 조사해야 하는 규모와 관련된다. 

<표 3> 서울특별시 민원서류처리 현황

수록

시점
인허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신고

등록

시험

검사

확인

증명

교부

고충

민원

기타

민원
합계

의원

1인당

규모

2007 148,937 4,528 42,583 3,584,364 689,804 47,668,531 42,970 1,067,384 53,249,101 467,097 

2008 317,730 11,488 87,178 4,073,449 562,265 44,577,280 75,592 1,269,100 50,974,082 447,141 

2009 121,503 7,656 19,135 3,826,748 604,742 46,497,226 46,983 973,846 52,097,839 456,999 

2010 118,491 6,702 21,120 4,284,830 293,537 45,071,664 54,373 1,207,010 51,057,727 447,875 

2011 116,585 5,922 23,445 5,099,090 35,971 49,329,074 84,756 1,348,131 56,042,097 491,597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서울시의회의 의정환경에 해당하는 서울시의 인구, 공무원 수, 예산 규모, 그리고 민원처리 
등의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 1인당 기본적인 업무량 자체가 기본적으로 대규모이며, 다른 광역
시도의회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큰 규모임을 알 수 있다. 

2.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성과 분석

제8대 하반기 서울시의회는 의장을 중심으로 2명의 부의장과 11개의 상임위원회, 2개의 
상설 특별위원회를 포함한 9개의 특별위원회, 그리고 정책연구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1) 서울

1) 2012년 말 현재 서울시의회의 11개 상임위원회는 운영, 행정자치, 재정경제, 환경수자원, 문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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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은 시의원 106명(지역구 의원 106명과 비례대표 10명)과 교육의원 8명으로 총 114명이
로 민주통합당 의원 77명과 새누리당 의원 23명, 교육의원을 포함한 무소속 의원 9명으로 구
성되어 있다. 

먼저 제6대 의회에서 제8대 의회까지 역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성과를 살펴보면(<표 4> 
참조), 제6대 의회(2002.7~2006.6)는 총 1,166건의 안건을 접수․처리했으며(연 291.5건), 이 
중에서 조례안은 433건에 해당된다(연 108.25건). 제7대 의회(2006.7~2010.6)는 총 1,374건의 
안건을 접수․처리했으며(연 343.5건), 이 중에서 조례안은 725건에 해당한다(연 181.25건). 현
재 임기 중에 있는 제8대 의회(2010.7~2014.6)는 현재까지 총 1,179건의 안건을 접수하여(연 
512.6건) 981건을 처리(연 436건)했다. 이 중에서 조례안은 579건에 해당한다(접수=연 251.7
건, 처리=연 202.2건)2).

<표 4> 역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성과(제6대부터 제8대까지)

구분 접수 처리

처리내용

미처리가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제6대
총계 1166 1166 958 129 3 59 23

조례 433 433 309 101 1 21 1

제7대
총계 1374 1374 893 275 5 182 22

조례 725 725 366 225 1 126 7

제8대
총계 1179 981 671 193 12 69 36 198

조례 579 455 203 169 4 63 16 124

출처: 서울시의회홈페이지(http://www.smc.seoul.kr/program/bill/, 검색일 2012.11.17)

역대 의정활동의 성과를 현재 제8대 의회의 임기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연도별 의정활
동의 성과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안건의 접수 및 처리 건수와 조례안의 접수 및 처리 건
수 모두 제6대 의회보다는 제7대 의회가, 제7대 의회보다는 제8대 의회에서 보다 많은 연도
별 건수를 보고하여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제8대 의회의 경우, 연도별 
안건 증가율이 제6대 의회에 비해서는 약 75.8% 제7대 의회에 비해서는 약 49.2%를 보고하
고 있으며, 연도별 조례안 증가율은 제6대 의회에 비해서는 132.5%. 제7대 의회에 비해서는 
38.9%를 보고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의 성과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제8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러한 추세가 보다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8대 의회의 의정활동 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표 5> 참조), 전체 
1,179건의 안건 중에서 조례안이 579건으로 가장 많고, 동의(승인)안이 221건, 기타 안건이 

육, 보건복지, 건설, 도시계획관리, 교통, 도시안전, 교육위원회이며, 9개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과 
윤리(상설), 인권도시창조, 안전관리 및 재난지원, 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개선, 도시외교 지원, 저
탄소 녹색성장 및 중소기업 지원, 독토영토주권 수호 및 일제식민지 피해자 지원, 그리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추진 지원 특별위원회이다(서울시의회 홈페이지, 2012.11.17. 검색). 

2) 제8대 의회의 경우는 현재 임기가 진행 중이며, 접수된 안건은 2011.11.15. 현재(약 2.3년)까지
를 기준으로 한 자료이며, 처리된 안건은 2012.10.12.(제241회 임시회, 약 2.25년))까지를 기준으
로 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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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건, 결의안이 104건 등의 순서를 보고하고 있다. 이 중에서 조례안의 경우 전체 접수된 
579건 중에서 의원과 위원회가 발의․제안한 의회 발의 조례안이 345건으로 시장과 교육감의 
제출한 집행부 발의 조례안 234건에 비해 111건이 많고,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의회 발의 
조례안의 비율이 전체의 59.6%를 차지하여 집행부 발의 조례안을 압도하고 있다. 제6대 의회
의 경우 의회 발의 조례안의 비율이 전체의 16.6%에 불과했으며, 제7대 의회에서도 44.7%로 
전체 조례안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8대 의회 이후 조례안 발의의 핵심 
주체가 역전된 이러한 현상은 서울시정의 중심축이 시의회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로도 해석할 수 있다. 

<표 5> 제8대 의회 의정활동 성과(단위 : 건)

구분 접수 처리

처리내용

미처리가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총계 1179 981 671 193 12 69 36 198

조례안

소계 579 455 203 169 4 63 16 124

의원 313 222 93 75 2 46 6 91

위원회 32 31 30 1 　 　 　 1

시장 190 163 64 72 2 17 8 27

교육감 44 39 16 21 　 　 2 5

재의요구안 16 13 7 　 1 　 5 3

예산안 10 7 　 7 　 　 　 3

결산안 4 4 4 　 　 　 　 　

동의(승인)안 221 194 154 16 4 2 18 27

결의안 104 90 88 　 1 1 　 14

건의안 36 25 24 　 　 1 　 11

의견청취안 41 38 37 　 　 　 1 3

규칙안 12 7 5 1 1 　 　 5

기타

소계 138 137 136 　 1 　 　 1

중요동의 45 45 45 　 　 　 　 　

안건 93 92 91 　 1 　 　 1

청원 34 24 20 　 1 2 1 10

출처: 서울시의회홈페이지(http://www.smc.seoul.kr/program/bill/, 검색일 2012.11.17)

조례안 등 안건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행정업무에 대한 통제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건
수 또한 4.58건(제3대 의회) → 7.37건(제4대 의회) → 8.94건(제5대 의회) → 9.85건(제6대 
의회) → 14.21건(제7대 의회) → 20.7건(제8대 의회)으로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의정활동 성과의 이러한 증가추세는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보다 직접적인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례 제․개정안을 포함한 안건의 발의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건
수 등은 상당한 수준의 법적 고찰은 물론이고 지역주민을 포함한 서울시민들의 시정 요구사항
에 대한 지속적인 수집과 이를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적 고찰, 그리고 서울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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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검토 작업을 요구한다. 이는 서울시
의원이 수행해야 하는 의정활동의 규모가 의원 개인의 전문성에 기대어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서울시라는 대도시에서 벌어지는 사업 및 정책의 특성상 다
양한 이해관계자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의원 개인의 상식적 판단에 따라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시민의회의 발상은 그 한계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3. 서울시의회 의정지원 현황

지방의원 개인의 전문성에 의존한 의정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일차적인 방안이 의정
지원 기구를 통한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과 보좌이며, 우리 지방자치 
제도는 이를 위해 지방의회에 의회사무기구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의회의 사무
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국․과를 설치하고 처․국․과장을 두고 의회의 운영 및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며, 의회사무기구의 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
을 지휘 감독하여 의장을 보좌하며 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 현재 서울시 의회사무처는 1처장, 4담당관(의사, 의정, 입법, 예산정책), 1실(공보), 
11상임위 전문위원실, 그리고 1특위 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고 보좌하는 조직은 전문위원실과 
입법과 예산정책 2개의 담당관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사무처 정책보좌조직으로서 입법과 예산정책 관련부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당초 
제7대 의회의 시의회사무처의 기구는 2실 2담당관, 10전문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사무처의 하
부조직으로는 공보실, 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 정책연구실, 그리고 전문위원을 두었다. 그동
안 시의회의 정책능력강화를 위한 시의회 사무처의 조직 확대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
어 옴에 따라 2011년 의회사무처의 조직개편 작업이 이루어졌고, 기존의 정책연구실장 정원
(계약 가급)을 활용하여 사무처장 직속으로 입법정책 및 예산분석 등 업무관련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입법정책자문관을 설치하였고, 기존의 정책연구실을 폐지한 후, 의원 및 상임위원회
에서 의뢰한 조례안의 적법성 검토 등 입법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입법담당관과 예산 및 결산 
분석 등 재정정책 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예산정책담당관을 새롭게 신설하였다. 이후 입법담당
관실의 조직 확대 및 개편이 다시 이루어졌다. 현재 양 조직의 세부 조직을 살펴보면, 입법담
당관 아래 의원 발의 조례안의 적법성 검토 등을 위한 3개 팀(입법정책, 법제관리, 의정조사)
과 예산정책담당관 아래 재정정책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2개 팀(예산분석, 정책조사)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개편 및 확대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 요구되는 정책업무를 충
분히 반영하기에는 여전히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현실적인 법․제도적 여
건 하에서의 최소한의 확대개편작업으로 볼 수 있다. 즉, 의회의원들의 정책보좌를 위한 의회
사무처의 기능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은 제3대 의회부터 제8
대 의회(현재)까지의 서울시의회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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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서울시의회사무처 조직 변화
제3대 의회 제4대 의회 제5대 의회 제6대 의회 제7대 의회 제8대 의회

조
직

3담당관1실

11전문위원

3담당관1실

11전문위원

2담당관1실

10전문위원

2담당관2실

10전문위원

2담당관2실

10전문위원

4담당관1실

11전문위원

의
정

의정담당관

(의정계

경리계

시설계)

의정담당관

(총무계

기획예산계

경리계

시설계)

의정담당관

(총무팀

기획예산팀

재무회계팀

시설관리팀)

의정담당관

(총무팀

기획예산팀

재무회계팀

시설관리팀)

의정담당관

(총무팀

의정사업팀

국제교류팀

시설관리팀)

의정담당관

(총무팀

의정사업팀

국제교류팀

시설관리팀)

의
사

의사담당관

(의사계

회의자료계

기록계)

의사담당관

(의사계

의안계

기록계)

의사담당관

(의사팀

의안팀

법제지원팀

기록팀)

의사담당관

(의사팀

의안팀

법제지원팀

기록팀)

의사담당관

(의사팀

의안팀

의정정보화팀

기록팀)

의사담당관

(의사팀

의안팀

의정정보화팀

기록팀)

의안담당관

(의안총괄계

의안1계

의안2계

의안3계)

의안담당관

(위원계

법제계

자료조사계)

공
보

공보실
공보실

(공보계)

공보실

(공보팀

홍보자료팀)

공보실

(공보팀

홍보자료팀)

공보실

(공보팀

홍보팀)

공보실

(공보팀

홍보팀)

정
책

- - -

정책연구실

(정책연구1팀

정책연구2팀)

정책연구실

(정책연구팀

입법지원팀)

입법담당관

(입법정책팀

법제관리팀

의정조사팀)

예산정책담당관

(예산분석팀

정책조사팀)

위
원
회

전문위원실

(11위원회)

전문위원실

(11위원회)

전문위원실

(10위원회)

전문위원실

(10위원회)

전문위원실

(10위원회)

전문위원실

(11위원회)

자료 : 서울시의회. (2011). 서울특별시의회 정책능력강화를 위한 의회시스템과 제도적 장치방안 연구(p. 
45)의 내용을 수정․정리하였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서울시의회는 11개의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과 1개의 특별위
원회 전문위원실을 두고 있다. 통상 전문위원실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정책보좌 업무를 담당하
는 인력은 1수석전문위원과 1전문위원, 그리고 2입법조사관이라고 할 수 있다.3) 그 결과 현재 
서울시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의 전문 보좌 인력은 45~50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위원회별로 4
명 정도의 전문 인력들이 위원회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예산 
및 결산의 심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된 검토보고 및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현재의 규모로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요구하는 일상적인 요청에 응하기도 
3) 현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모두 수석전문위원을 두고 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실에는 수석전문위원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규정 제
15조 제2항의 <별표 5>에서 지방의원 정수 130명 이하의 의회사무기구 4급 전문위원의 정수를 
11명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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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찬 수준이어서 정책분석 및 평가 등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4. 소결

이상에서는 지방의원의 업무량을 추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현황을 살
펴봄으로써 양자 간의 간격을 확인하였다. 

먼저 서울시의원의 기본적인 업무량을 구성하는 의정환경으로서 서울시의 인구, 공무원 
수, 예산, 민원처리 현황 등을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원의 기본적인 업무량 자체가 방대할 뿐
만 아니라 다른 광역시도의회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대규모임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제8대 의회 이후 서울시의회 및 의
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인한 업무량 또한 폭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
로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이러한 업무량의 증가는 이미 지방의원 개인의 전문성 
제고만을 통해서는 명백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방의원 개인의 전문성 이외에 제도적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지원하고 보좌하는 역할
을 수행하는 조직이 의회사무기구이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전문성 제고를 위해 11개 상임위 
전문위원실과 1개의 특위 전문위원실, 그리고 2개과(입법담당관 3팀, 예산정책담당관 2팀)의 
확대 및 신설을 추진했으나, 대규모의 광범위한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보좌
하기에는 여전히 그 한계가 명백한 상황이며, 이 또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
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해 근본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을 통해 의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소적재에 배치하거나 혹은 국회와 같이 의원에 대한 개
인보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 또한 현행 법․제도에 의해 지방
의회를 지원하고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인력에 대한 인사권은 의회가 견제․감시해야 할 단체장
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의원에 대한 개인보좌는 현재 지방자치법 등이 예정하고 있지 않아 불
가능한 상황이다. 

Ⅳ. 해외사례분석

1. 주요국의 의정지원제도 사례

이하에서는 지방자치 주요국인 미국, 일본, 영국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에 해당
하는 뉴욕시, 도쿄도, 그리고 런던 지방의회의 의정지원 사례를 조직차원과 개인차원으로 구
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4) 

4) 이와 관련해서는 김찬동 외(2009)의 ‘의정발전지원을 위한 연구’의 해당 내용을 발췌하여 논
리적 흐름 및 구성 등을 수정 보완하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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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 뉴욕시의회

㉮ 조직적 차원 제도
뉴욕시의회는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조직적 측면에서는 각종 위원회

와 입법사무부(Legislative Document)를 활용하고 있다. 뉴욕시의회는 2009년 기준 278명의 
의회사무처 직원(162명)이 의회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의회사무처는 입법지
원활동을 전담하는 입법사무부(Legislative Document) 6명이 배정되어 위원회와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의 직원은 법률안 초안을 기밀성 및 공정성을 기반으로 모
든 위원들에게 제공해야 하고 있다.

㉯ 개인적 지원 제도
뉴욕시의회의 경우 개인적 측면에서는 의원의 운영자금내에서 활용 가능한 개인보좌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뉴욕시의원들은 의회 사무처직원 외에도 의원 개인 보좌인력(councilmanic 
aides)을 두고 있는데, 뉴욕시의회 의원의 운영자금에 의원보좌인력 고용비용이 포함되어 있
다. 개별 의원은 운영자금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대개 3~5명의 보좌인력을 채용하
여 이들의 보수와 인원수를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대개 3~5명의 보좌인력을 채용하여 
이들의 보수와 인원수를 의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보좌인력들의 경력을 보면, 선거나 보
좌인력 등 각종 정치 관련 경력이나 의회관련 업무 경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전공은 역사학, 
정치학, 신문방송학, 지역학, 법학 등을 가지고 있어, 자신의 전공과 경력과 연관된 의원보좌
인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보편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자치헌장을 가짐으로써 지방정부 스스로가 독자적인 입
법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지방정부의 역량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양태를 띠고 있다. 뉴욕시의회는 우리나라와 같이 
기관분립형 행정체제를 띄고 있으나, 집행기관의 의결기관이 동등한 파트너로 서로 균형을 이
루고 있는 강시장-강의회형 체제를 띄고 있어 우리의 강시장-약의회형 체제와는 다소 다르다. 
또한, 뉴욕시의회는 독립된 의회사무처의 조직 및 인사권을 통해 전문적인 위원회 전담 직원
은 물론, 신분이 보장된 입법전문직원을 고용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의원활동비 안에서 유급 
개인 보좌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의회가 자체적으로 운영 권한을 가진 안정되고 숙련
된 의회직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조직적으로 전문화된 의회사무처의 입법사무 기능과, 의원 
개인의 자율적인 입법 전문가 및 지역사무 경험자 고용 등의 개인보좌인력 임용제도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다양한 조직적·개인적 전문 보좌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의원들의 전문성과 입
법정책 보좌기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개인보좌인력들이 각자의 경력과 전공분
야에 따라 역할이 구분되고, 이들 대부분이 정치와 관련된 경력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들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보좌인력들의 전공 및 경력과 연관된 의원보좌인력을 수행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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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된다.

(2) 일본 : 도쿄도의회 

㉮ 조직적 지원 제도
도쿄도 의회사무국은 2009년 기준, 3부(관리부, 의사부, 조사부) 7과(비서과, 총무과, 경리

과, 공보과, 의원법제과, 의사과, 조사정보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127명의 직원으로 국장 
1명, 관리부 58명, 의사부 51명, 조사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 도서관은 3명의 직
원으로 구성되는데 의원들의 전용 연구공간을 10개정도 확보하고 있다. 의사부의 ‘의사과’에
서는 본회의 및 위원회 운영 보좌 및 회의록 등을 작성토록 하여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 
있으며, ‘의안법제과’에서는 청원 및 진정에 관한 사무, 의원제출법안의 입안 및 조사에 관한 
사무, 그리고 의안의 법적 제도적 검토에 관한 사무를 보좌하고 있다. 조사부에는 ‘조사정보
과’와 ‘도서관’을 두어 도정 및 그 밖의 정책에 관한 조사사무, 의안 및 그 밖의 전문적 조사
에 관한 사무, 외국제도 및 도시정보에 관한 사무, 그리고 의사록을 포함한 각 분야 도서 및 
자료 수집·열람에 관한 사무 등을 담당한다. 

의원은 하나의 회파에 소속되어서 정책활동을 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안들은 회파별로 찬
성과 반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개인단위의 정책활동보다는 회파 중심의 정책활동을 하며, 
이를 통한 의회활동의 효율성 제고 및 전문성 강화 장치로서 기능을 함으로써 의회사무처의 
의사부와 조사부의 정책활동 지원에 대한 업무 부담 경감 및 정책보좌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하고자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도쿄도의회의 사무처와 정무조사회 만으로는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못하며, 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잦은 인
사이동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다수의 도쿄도의회 의원들은 의원들 각자가 따로 개별적으로 보
좌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 개인적 지원 제도
도쿄도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와 재정사항 등을 고려한 보수, 기본수당, 비

용변상, 퇴직연금 등을 지급받는 유급직의 신분이므로 의원 개인에 대한 보좌인력 또는 특별
한 지원전담 인력을 법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사무직원의 수가 적기 때문
에 의원들은 의회활동의 전문성과 정책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보좌인력을 채용하여 
활용하기도 하는데, 보좌인력의 채용은 정부조사비와 개인후원제도를 통해 지원되며, 보좌인
력을 역할 및 보수는 전적으로 의원 개인의 판단에 의해 의원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개인보좌인
력을 고용하고 예산내에서 보수를 정하여 지급이 가능하다.

도쿄도의 경우 조례안 제정 시, 집행기관에는 검토단계부터 정당의 회파 혹은 상임위원회
에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구하며, 이때 의회도 적극적인 자료 요청은 물론, 집행기관의 의
사를 묻는 등 여러 가지 절충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와 같은 ‘사전교섭’은 일반적으로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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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열리는 의회 운영위원회, 각파 대표자회의, 간사장회의 등에서 행해지며, 이 과정에서 대
부분의 의안 처리가 이루어진다. 일단 조례안이 제출된 뒤에는 조례안의 부결, 철회, 대폭 수
정 등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조례발의는 단체장 측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반
사여서 의회가 단체장 제안에 정확히 대응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강하다. 이에 따라 
도쿄도의회는 의회사무국에 조사분야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본회의나 위원회에 관한 사무, 의
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작성, 도쿄도 행정에 관한 조사 등을 담당하는 등, 시의회 활ㄹ동을 지
원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회파별로 지급된 정무조사비 등을 통해 의원 개인이 필요한 개인
보좌 인력을 고용 운영하고 있다.

도쿄도의 경우 도의회의 구성원인 도의회의원과 집행기관의 장인 도지사가 주민의 직접선
거로 선출되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인 대표자인 동시에 
주민의 대표자인 단체장이 의회에 비해 우위에 있는 ‘강시장-약의회’적인 형태를 띄고 있어, 
의회사무처의 실질적 인사권 또한 집행기관에 속해 있다. 즉, 도쿄도는 한국과 비슷하게 집행
기관과의 인사교류로 사무국의 직원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처 직원들이 의회를 전적으
로 보좌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며, 이로 인해 도쿄도의회의 사무처는 의회의 입법활동 및 조사
연구의 의정보좌 역할보다는 주로 의사운영 등 행정관리적인 측면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이
는 의회사무국에 의사부와 조사부를 설치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 제
도적으로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인력규모와 구조적으로 내재된 한계에 의해 도
쿄도의회 사무처의 의정활동지원은 미약하며, 도쿄도의원들의 입법활동 또한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수의 도쿄도의회 의원들은 조직적 측면의 지원보다는 의원 개인이 따로 
개별적으로 보좌인력을 채용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즉, 정당 차원에서 회파를 통해 
의원 개인에게 정무조사비를 지급함으로써 자율적으로 개인보좌인력을 고용·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발달된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를 통해 필요한 개인보좌인력을 지원받고 있다. 하
지만 이들 개인보좌인력의 대부분은 전문성이 부족하여 정책보좌보다는 사무보자 위주로 활용
되고 있어 도쿄도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3) 영국 : 런던 광역의회

㉮ 조직적 지원 제도
GLA(Great London Authority)는 시장과 런던광역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상근 인

력 풀(pool)을 가지고 있으며, 집행부 수장(the Head of Paid Service)이 이들의 고용절차를 
결정한다. 런던광역의회 의원들, 시장, 그리고 시장의 보좌인력들(Mayoral appointees)은 집
행부의 수장에 의해 결정된 절차에 따라 고용되며 GLA의 상근인력들을 단속하고, 효율적이고 
적절한 운영을 공고히 한다. 런던광역시의 의회사무처는 여타 기관분리형(기관대립형)의 의회
사무처와는 달리 집행부의 조직 내에 편입되어 하나의 부서로 의회를 보조하고 있는데, 주요 
기능은 의회활동 지원으로써 의회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각 의원에게 개인 보조원
(personal assistants) 및 연구원(research officers) 공급, 각 정치집단에게 교섭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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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ison Manager), 의회의 조사(scrutiny) 보조, 의회의 조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재검토 
기능, 의회를 위한 언론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 개인적 지원 제도
영국의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의회 전체의 수준에서 의원들에게 개인비서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다만 의원들이 일반 사무경비, 비서 및 조사수당 등의 명목으로 의회에서 지급하는 ‘사
무실 운영수당’(Office costs allowance)의 한도 내에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개인보좌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또한 수명의 의원들이 개인보좌인력을 고용할 수도 있으며 일
반 사무에 대한 보조가 필요하다면 사무비서(secretaries)를, 조사에 대한 보조사 필요하면 조
사비서(research assistants)를 각각 고용할 수 있는데, 고용된 보좌인력들의 보수, 근무조건, 
고용기간, 업무활동의 범위 등은 의원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재량껏 결정된다.

영국의 경우, 거의 모든 입법이 국회(하원)에서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입법활동
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의원의 입법활동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지방
의원의 지원 인력의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으며, 단순 회의 보조, 의원의 활동(조사, 권고
안 작성 등) 등에 대해 지원한다. 영국의 공무원은 중앙, 지방 모두 직위공모제를 채택하고 있
기 때문에, 전문성 및 요구되는 능력에 따라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갖추어져 있
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사무기구 등을 활용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

영국 런던광역의회는 공식적인 의원 개인보좌제도가 없고 다만, 의회사무처를 통한 의정활
동 지원을 받고 있다. 다만 의원 개인의 필요로 따라 ‘사무실 운영 수당’의 한도 내에서 개인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데, 수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고용할 수도 있다. 임용된 개인지원 인력에 
대한 보수 및 근무조건, 그리고 고용기간 지방 의원이 결정하며, 이들은 비전문적 인력들로서 
주로 사무보조, 지역사무, 그리고 연구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한다. 즉, 런던광역의회는 기관통
합성의 역사적 맥락으로 대다수의 정책기능들이 런던시장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이 집행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또한 의회사무처 내에 의원ㄴ들의 입법활동을 지원
하기 위한 전담지원부서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런던광역시의 의회사무처는 정책연구의 
의정보좌 역할보다는 주로 의회 회의준비, 회의록 작성, 의회 감독 등 의사운영 등 행정관리
적인 측면에 비중을 두고 있어 정책적인 의정활동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

2. 뉴욕주의회 인턴십(New York State Assembly Internship) 운영 사례

1)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Undergraduate Program)
뉴욕주의회 인턴위원회(The New York Assembly Intern Committee)의 후원으로 주의회 

의사당에서 매년 1월에 시작하는 세션 인턴십(Session Internship) 프로그램은 잘 구조화된 
실무 학습경험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주정부 및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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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학술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정부에서 일하는 경험을 쌓게 함으로써 취업시장에서의 
우위를 제공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국가 대학학점권고 서비스(the National College Credit 
Recommendation Service, National CCRS)5)의 권고에 따라 세션 인턴들에게 전 학기 학점
을 부여하며, 의회 인턴위원회는 2012년 1월 2일부터 2012년 5월 9일까지의 인턴십 기간 동
안에 각각의 세션 인턴들에게 4,140달러의 급여(도서구입비 포함)를 지급한다.

의회는 주정부에 관여하고, 입법과정에 관한 체험적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매년 
150명의 대학생들에게 제공하며, 의회 인턴위원회는 인턴십의 경험적 측면과 이론적 측면 모
두에 균형을 맞추는 데 주의를 기울이며, 인턴들에게는 일상적인 책무와 더불어 의회사무처
(Assembly Office)에서의 연구와 행정적 책무가 부과된다.

세션 인턴십의 학술적 요건의 일부로 인턴들은 오리엔테이션, 업무 및 학습계약과 정기 평
가, 필독서가 있는 전속교수의 학술과정, 토의 그룹과 연구보고서, 매주 월요일 오후 
5:30~7:30에 개최되는 이슈정책 포럼, 그리고 의회 인턴위원회의 연례 모의의회(Mock 
Session)와 시상식 참여 등을 충족해야 한다.

세션 인턴십은 구체적인 학업시간을 요구하는 종합 프로그램이므로 학생들은 다른 과정에 
등록하지 말도록 하는 강력한 권고를 받으며, 특정의 추가적인 학술 요건을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2012년 세션이 시작되기 이전에 의회 인턴국(Intern Office)으로부터 서류상 혹은 
명확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대학원생 인턴십 프로그램(Graduate Program)
뉴욕주의회 인턴위원회(The New York Assembly Intern Committee)의 후원으로 주의회 

의사당에서 매년 1월에 시작하는 대학원생 인턴십(Graduate Internship) 프로그램은 의회 의
장단(Assembly leaders), 위원회, 그리고 연구 인력들과 함께 연구 및 정책분석 업무를 수행
하는 상근직의 직위(positions)를 제공하며, 2012년 1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의 인턴십 기간 
동안에 11,500달러의 급여를 지급받는다.

의회의 대학원생 인턴십은 10명의 자격조건을 갖춘 대학원생들에게 연구 및 정책개발 경
험을 제공하고, 인턴십 참가자의 약 1/3 정도가 주정부에 취업하며, 의회 인턴위원회는 대학
원생들에게 독특한 전문적 학습경험을 제공한다.

대학원 연구생들은 이슈정책 포럼과 상담교수가 제공하는 과정에 참여해야 하고, 입법과정
과 뉴욕 주정부에 관한 자신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그들의 아이디어와 연구역량을 입법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

V. 새로운 접근방식으로서의 의정지원센터의 설치

5) 대학이 아닌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 검토를 통해 대학수준의 학점을 인정해 주는 제도였던 
PONSI(the National Program on Noncollegiate Sponsored Instruction)가 전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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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정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방안 검토

1) 추진방식에 따른 비교

앞서 제시한 추진주체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 방안을 추진방식에 따라 재편하면, 크게 
서울시 혹은 서울시의회가 직접 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직접추진 방식과 서
울시 혹은 서울시의회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가 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추진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추진 방식은 다시 별도의 독립된 출연기관을 신설하는 방식과 서울시립대에 별도 하부
조직 신설 혹은 기존 연구기관 안에 설치하는 방식, 그리고 서울연구원에 하부조직을 신설하
는 방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간추진 방식은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방식과 기존에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민간단체 사업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각각
의 방식별로 법․제도적 추진 가능성 검토 및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1) 현 서울연구원 형태의 (재단법인)서울의정발전지원연구원 신설방식

① 내용
재단법인으로 (가칭) 서울의정발전연구원을 서울시의 독립된 출연(연구)기관으로 신설하는 

방식이며, 서울시가 100% 출연을 통해 기관을 설립할 수도 있고(예: 서울연구원), 중앙부처와 
서울시가 일정 비율의 공동출연을 통해 기관을 설립할 수도 있다(예: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부와 서울시가 공동 설립 및 서울시립대를 주관기관으로 하고 있음).

② 법적 검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지방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

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야 하며,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출연․운영하고 있는 
서울연구원도 이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것이다. 같은 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에 
의할 때,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에 복수의 (재단법인)지방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을 금하고 있
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이 법률에 의거한 서울연구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요구되는 별도의 필요 요소들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법인)지방연구원
(가칭 재단법인 서울의정발전지원연구원)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은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방의회의 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의정발전지원연구
원의 설립은 선례가 없는 사안이어서, 그를 위해서는 특히 단체장인 서울특별시장과 설립허가
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의 적극적 협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서울의정발전지원연
구원이 시의회와 단체장 간의 협력으로 설립안을 정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신청을 통하여 
법시행령 제2조 제3․4항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
는다. 허가신청서가 같은 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시켜 제출된다면 특별히 장관이 설립허가를 



- 20 -

거부할 사유는 없을 것으로 보지만, 설립허가 여부가 어디까지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량사항
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기타, 동 법률에 의해 지방연구원 형태로 설립할 때에는, 의회관련전문연구원임에도 불구
하고, 국가의 법령상 그 일반적 운영과 관리․감독에 있어서 단체장인 서울특별시장의 직접적
이고 포괄적인 관여가 인정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서울특별시장의 전반적 관여를 의회가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있는 경우에만 본 안의 검토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서울특별시장은 4년 임기로 교체될 수 있으므로, 연구원 내지 관련 사업의 일관성․지속성 등
의 관점에서 볼 때 불안정한 측면이 노정되어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③ 추진과정상의 장․단점
첫째 조직과 인력의 규모 설정과 관련하여 이 방안은 독립적인 별도의 기관을 신설하기 때

문에 센터의 설치․운영 혹은 해당 사업의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역할과 기능에 적합한 
규모의 조직과 인력의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둘째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306-01)을 통한 예산 편성으
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 

셋째 해당 조직 혹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에 있어서 단일 목적을 가진 단일 기
관의 설립으로 기능과 역할수행 과정 및 성과 파악과 해당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이 상대적으
로 용이하다. 

넷째, 지방의회와의 파트너십 구축과 관련하여 일차적으로는 단체장의 직접적인 관할권 하
에 있으나, 센터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감독 권한을 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방안 
등을 통한 의회와의 파트너십 구축도 가능하며, 나아가 실무경험을 위한 배치와 성과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의회와의 파트너십 구축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 특히 연구와 인재 양성 기능이 서울시립대 혹은 서울연구원
과의 중복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여섯째 별도의 독립된 기관을 신설하는 것이므로 관련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적인 시간이 소요된다. 

2) 서울시립대학교 내 독립 하부조직 신설안

⑴ 내용
이 방안은 서울시립대 부속기관 또는 부설연구소 형태로 (가칭) 서울의정발전지원센터 혹

은 (가칭) 서울의정발전지원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상의 조직으로 신설하는 방안(예: 서울시민대학)과 현행 시립대학교 내의 각종 부속
기관 및 부설연구소와 같은 방식으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상의 조직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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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법적 검토
서울시립대 내에 독립된 하부조직 형태로 서울의정발전지원연구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서울특별시가 제정한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한 부속(부설)
기관6) 또는 같은 조례 제7조제2항7)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규칙 제3819호, 2011.10. 6, 일부개정] 제39조가 정하는 부설연구소8)의 형태로 두
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부속(부설)기관은 통상 학사행정 내지 학생의 교육․생활과 직결
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의정발전지원연구원의 경
우에는 그 설치 목적이나 조직의 성격 등에 비추어 부속(부설)기관보다 부설연구소의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립대 내의 부설연구소를 신설하는 데에는 특별히 상위 법령이나 조례상의 제약은 없
는 것으로 보이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승인을 요하는 것도 아닌 것
으로 분석된다. 다만 그 설치근거가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
행규칙(제39조)이 되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이러한 설치취지에 공감하여 해당 시행규칙을 개정, 
현행 부설연구소의 목록에 서울의정발전지원연구원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⑶ 추진과정상의 장․단점
첫째 조직과 인력의 규모 설정과 관련하여 이 방안 또한 시립대학교 하부조직이기는 하지

만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므로 센터의 설치․운영 혹은 해당 사업의 추진을 통해 달성하
고자 하는 역할과 기능에 적합한 규모의 조직과 인력의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둘째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서울시립대의 일반 사업예산을 통한 예산 편성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 다만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조직으로 신설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용이하지 않고, 별도로 해당 조직을 지정하여 예산을 편
성하는 경우 타 기관 및 조직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셋째 해당 조직 혹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에 있어서 단일 목적을 가진 단일 기
관의 설립으로 기능과 역할 수행 과정 및 성과 파악과 해당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이 상대적
으로 용이하다. 

넷째 지방의회와의 파트너십 구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결정과 수행 업무에 
대한 일차적인 지도․감독의 책임을 시장의 명에 따라 총장이 수행함에 따라 사업 운영과정에
서 시의회 요구 반영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또한 구체적인 운영과정에
서 시의회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다섯째 센터가 수행하는 지방의정 관련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이 기존에 존재하는 
6) 현재의 부속기관 현황(같은 조 제1항) : 1. 중앙도서관  2. 박물관  3. 전산정보원  4. 대학보건소  

5. 사회복지관  6. 대학언론사(대학신문사, 대학방송국, 영자신문사)  7. 체육관  8. 출판부  9. 국
제교육원  10. 생활관

7) ② 학문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부설연구소는 규칙으로 둘 수 있다.
8)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설연구소의 현황(같은 조 제1항) : 1. 도시과학연구원  2. 산업경영연구소  

3. 법학연구소  4. 사회과학연구소  5. 도시인문학연구소 6. 산업기술연구소 7. 정보기술연구소  
8. 자연과학연구소  9. 서울학연구소  10. 반부패시스템연구소  11. 도시방재안전연구소  12. 조
세재정연구소 13. 양자정보처리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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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및 부설연구소의 기능과 중복되는 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나, 현재로서
는 크게 중복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이 또한 별도의 독립된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므로 관련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구
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3) 서울시립대 기존 연구기관에 신설

⑴ 내용
이 방안은 기존에 존재하는 서울시립대 부설연구소 또는 산학협력단 내에 서울의정발전지

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부설연구소인 도시과학연구원 혹은 사회과학연구소 
등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하는 방안(현재 각 연구소는 하부조직으로 각종 센터를 운영하고 있
음)과 대학내 법인기관인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하는 방안(현재 내부에 녹색기술전
문인력양성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이 가능하다. 

⑵ 법적 검토
먼저 서울시립대 부설연구소 내에 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살펴보면, 서울시립대의 기존 

부설연구소 내에 가칭 서울의정발전지원연구센터를 두는 방안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실현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립대의 기존 부설연구소 내 개별 센터의 설치근거는 서울
시립대학교 총장이 정한 각 부설연구소 규정에 두고 있는바, 예컨대 서울시립대의 기존 부설
연구소인 도시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소, 서울학연구소, 법학연구소 등 중에서 어느 적정 부
설연구소 내에 서울의정발전지원연구센터를 신설하는 것은, 특별한 법령 또는 조례․규칙상의 
근거나 위임 없이 서울시립대 총장의 협력을 얻어 해당 부설연구소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가능
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내에 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살펴보면, 서울시립대 산학
협력단은, 서울시립대 부속기관이나 부설연구소 등과는 그 설치근거나 조직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근거하여 서울시
립대가 설립한 법인형태의 대학 산하단체이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기
본적 사항은 위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먼저, 서울특별시와 서울시립대가 협력하여 서울의정 발전지원사업을 위해 설치하려는 서
울의정발전지원연구센터가 산학협력단의 설치목적이나 소관업무에 부합할지가 문제될 수 있겠
으나, 위의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산학연협력”의 정의범위에서 본 사업이 배제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의 구체적인 조직, 구성, 사업, 재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은 같
은 법 제26조에 의해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이 정한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그리
고 그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같은 정관 제21조), 위 운영규정 제4조의1(부속기관)제1항은, 정관 제5조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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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산학협력단 부속기관을 "별표 1"과 같이 둔다고 하고, 현재 그 부속기관으로서 중소기업산
학협력센터, 창업보육센터, BK21사업지원센터, 녹색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 별표 1에는 없으
나 같은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에서 확인됨)를 두고 있는바, 서울의정발전지원연구센터를 산학
협력단 부속기관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별표 1을 개정하여 신설센터로 추가하여야 할 것
이다. 기타 산학협력단 부속기관의 운영은 부속기관의 장이 운영세칙을 정하여 운영하고, 운
영세칙은 단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서울의정발전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센터장이 운영세칙을 정하여 필요한 승인절차를 거치면 될 것으로 판단
된다. 

⑶ 추진과정상의 장․단점
첫째 조직과 인력의 규모 설정과 관련하여 이 방안은 기존에 존재하는 조직을 모조직으로 

한 자조직 형태라는 점에서 자조직의 규모 및 인력이 모조직 전체보다 월등하게 크게 설정하
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보면 센터의 설치․운영 혹은 해당 사업의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역할과 기능에 적합한 규모의 조직과 인력의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부설연구소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의 일반 사업예산을 
통한 예산편성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조달이 가능하다. 다만 이미 존재하는 기존 조직 
내에 신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용이하지 않고 동일 조직 
내의 타 부서 혹은 자조직들 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산학협력단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출연금에 포함시켜 재원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적
인 재원조달이 가능하다. 

셋째, 해당 조직 혹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에 있어서 시장과 총장, 그리고 해당 
조직의 장까지 지도․감독을 책임지는 계선이 존재하고 있어 해당 센터의 역할수행 과정 및 성
과 파악과 업무만을 별도로 취급하여 독립적으로 지도․감독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넷째 지방의회와의 파트너십 구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결정과 수행 업무에 
대한 일차적인 지도․감독의 책임 권한을 연구소장 및 별도의 운영위원회 등이 보유하고 있어 
사업 운영과정에서 시의회 요구 반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또한 구체
적인 운영과정에서 시의회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다섯째 기본적으로 센터가 추구하는 지방의정 관련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기능이 센
터가 설치되는 모조직의 기본적인 목적 및 기능과 조화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기존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조직 운영상의 노하우 및 기존 인력의 활용을 통해 사
업의 초기 정착이 용이하고 별도 조직 신설 등에 따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4) (재단법인)서울연구원 내 센터 신설안

⑴ 내용
이 방안은 현재 서울특별시 출연연구기관인 (재)서울연구원 내에 서울의정발전지원센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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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는 방식이다. 즉 현행 서울연구원 내에 존재하는 연구부서와 동등한 지위의 센터를 추
가로 설립하는 것이다. 

⑵ 법적 검토
서울특별시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출연․설립

해 운영하고 있는 (재)서울연구원 내에 서울의정발전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그 
법적 근거를 두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미 (재)서울연구원이 관
련 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통하여 설립되었고 본 방안에 있어서 서울의정발전지원센
터는 기 설립된 법인체 내에 내부적 조직을 두는 것인데, 이에 관하여는 법령상 특별한 규정
이나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⑶ 추진과정상의 장․단점
첫째 조직과 인력의 규모 설정과 관련하여 이 방안은 서울연구원이라는 모조직내의 한 부

서의 형태라는 점에서 자조직의 규모 및 인력이 모조직 전체보다 월등하게 크게 설정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서울연구원 각 연구부서와 규모와 인력을 상정하면 센터의 설치․운영 혹은 해
당 사업의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역할과 기능에 적합한 규모의 조직과 인력의 확보가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현행 서울연구원 자체가 서울시 출연기관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306-01)을 통한 
예산 편성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 

셋째 해당 조직 혹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에 있어서 시장과 연구원장, 그리고 
해당 센터장까지 지도 및 감독을 책임지는 계선이 존재하고 있으나, 해당 센터가 연구원장 산
하의 다른 부서와 동등한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해당 센터의 역할수행 과정 및 성과 파
악과 해당업무에 대한 독립적인 지도․감독이 아주 곤란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지방의회와의 파트너십 구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결정과 수행 업무에 
대한 일차적인 지도․감독의 책임 권한이 연구원장 및 내부 협의회 등이 보유하고 있어 사업 
운영과정에서 시의회 요구 반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과제선정 및 결과 
등에 관한 지도․감독 절차에 있어서 시의회의 체계적인 참여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 마련이 필
요하다. 

다섯째 기본적으로 센터가 추구하는 기능과 역할이 현행 서울연구원 조직의 목적 및 기능
과 조화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서울연구원의 기본적인 기능이 시집행부의 정책개발을 지원한
다는 기존의 목적을 보다 확대하여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연구와 개발, 시정과 
의정에 대한 전문 인력의 양성 지원 등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의정발전지원센터의 기능도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 등의 개정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구와 개발을 
주된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연구원의 목적에 인재 양성이라는 상이한 기능과의 적합성 문제는 
여전히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기존 연구원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조직 운영상의 노하우, 서울시의회 의정서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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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 시범운영 등 유사한 제도 및 사업 운영의 풍부한 경험 축적, 분야별 전문 인력의 활용을 
통해 사업의 초기 정착이 용이하고 별도 조직 신설 등에 따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높은 
품질의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5) 민간단체 위탁

⑴ 내용
이 방안은 서울시립대(서울대 포함)가 아닌 민간단체(서울소재 사립대학과 관련 학회, 민간

연구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해당 센터의 설치․운영 혹은 관련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개별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고 혹은 여러 단체가 모여 구성한 컨소시엄에 위탁할 수도 있다. 

⑵ 법적 검토
서울의정발전지원센터의 설립·운영관련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한지가 검토되어야 하는데, 관련 법률인 지방자치법 제104조제
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
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들을 검토할 때, 서울
특별시 의회 및 의원, 사무기구 등의 지원기능을 주로 수행하게 될 서울의정발전지원센터의 
설립 내지 운영관련 업무는, 사무의 성질상으로는 위 법률 및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
위탁 대상사무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다른 한편으로 위 법령 내지 조례에
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
문이다. 또한, 위탁의 대상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과 조례에 의할 때는, 의정발전지원센터 관련 사무를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는 것
은 곤란하지 않나 판단된다. 

⑶ 추진과정상의 장․단점
첫째 조직과 인력의 규모 설정과 관련하여 기존의 민간단체에 해당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

므로 사업의 위탁여부 심사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조직과 인력의 규모
를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을 통한 사무 처리의 경우 민간이전경비의 민간위탁금
을 통한 재원조달이 가능하며, 구체적으로는 위탁협약 체결과 공증 → 예산지원 → 위탁업무 
지도․감독의 절차를 통해 사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해당 조직 혹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은 위탁사업 추진과정상의 경과보고
와 매년도 위탁사업 연장여부 심사과정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사업운영에 대한 
일상적인 지도․감독은 민간단체의 자율성 보장과 맞물려 보다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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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지방의회와의 파트너십 구축과 관련하여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의 운영상 재
량권과 자율성 보장으로 운영 과정에서의 시의회 요구반영 어려움 및 지도․감독 곤란 등이 존
재한다. 시의회의 경우 위탁사업 연장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파트너십 구축방안 마련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기본적으로 센터가 추구하는 지방의정 관련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기능을 활
발하게 수행해 온 민간단체의 발굴 자체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과 기존에 지방의정 관련한 활
동을 수행해 온 단체의 경우도 이 연구의 센터가 상정하는 기능 및 역할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어 이에 대한 기능보강이 필요하다.

여섯째 다양한 민간단체가 컨소시엄을 통해 해당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센터의 
설치․운영은 물론 향후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사회의 폭넓은 지지와 동의를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을 추진할 만한 인적․물적․경험적 역량을 보유한 단체의 발굴 혹은 
다양한 단체들 간의 컨소시엄 형성 및 본격적인 사업추진까지의 물리적인 시간확보가 필요하
며, 특정 단체 혹은 컨소시엄 참여 단체의 변화 가능성으로 사업의 지속성이 불확실하여 사업
추진 경험을 통한 문제점 발견 및 시정 등의 환류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6) 민간단체 사업 보조

⑴ 내용
이 방안은 서울시립대(서울대 포함)가 아닌 민간단체(서울소재 사립대학과 관련 학회, 민간

연구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가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정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연
구․개발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추진하는 방식이다. 

⑵ 법적 검토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나 기관의 사업에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에의 부합 여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하는바, 관련 법률인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
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살펴볼 때, 먼저 지방재정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29조에 기하여 의정발전지원센터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개인 또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 제1항 단서조항의 전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 중 (제1
호~제3호는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제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9)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여기에서는 제1․2․4호는 해당사항
이 없는 것으로 보임) 제3호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본 사무가 위 규정들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 대상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
여, 먼저 의정발전지원센터 관련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로 보지 않을 이
9) 제1항 단서조항의 후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란, 제2항의 공공기관의 정의를 감

안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보조금 지급대상으로서의 ‘민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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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없는 것 같고 서울특별시장과의 협의 내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서울특별시가 권장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법률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개인 또는 단체)이 보조
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재정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보조금 지급 대상으
로 선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기하여 일정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같은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인데, 전반적으로 이 조례에 의
하더라도 긍정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수는 있다고 보인다.

다만, 위 서울특별시 조례들에 의할 때, 보조금지급 대상사업의 선정과 보조금 관련 예산 
편성,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감독 등에 관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관리․감독의 권한과 책임이 
서울특별시장의 전속적 권한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조금지원방식으로 의정발전지원
센터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에는, 그 주체가 원칙적으로 서울특별시장이 된다는 점, 따라서 
의회의 입장에서는 시장과의 긴밀한 협력 내지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 등이 충분히 고려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만일 이러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거나 어긋나는 경우에는 
적지 않은 애로가 노정될 수도 있고, 사업 추진 내지 지속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⑶ 추진과정상의 장․단점
첫째 조직과 인력의 규모 설정과 관련하여 이미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에 보조금

을 지급하여 해당 사업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이므로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한 조직과 인력 규
모 등에 관해서는 특별한 관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경우 민간이전경비의 민간경상
보조(307-02)를 통한 재원조달이 가능하며, 해당 민간단체의 보조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 
보조 결정 및 보조금 교부의 절차를 통해 사무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해당 조직 혹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은 보조 사업에 대한 계획서 심사 및 
결정 과정에서 가능하나, 사업운영에 대한 일상적인 지도․감독은 민간단체의 자율성 보장과 
맞물려 보다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의회와의 파트너십 구축과 관련하여 보조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의 운영상 재
량권과 자율성 보장으로 일상적인 운영 과정에서의 시의회 요구반영 어려움 및 지도․감독 곤
란 등이 존재한다. 

다섯째 보조 사업은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그 동안의 일정한 성과를 요구하는 바 
현재로서는 이러한 요구조건을 충족할 만한 단체 자체를 발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여섯쩨, 해당 센터의 설치․운영 혹은 사업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관련된 다
양한 민간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통해 해당 사업을 권장․조성함으로써 지방의정 전문 인력 양
성과 지방의회의 정책적․전문적 역량제고를 위한 폭넓은 기반을 조성할 수 있으며, 향후 서울
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사회의 폭넓은 지지와 동의를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 해
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학 및 민간단체의 발굴 자체가 용이하지 않고, 새로이 해당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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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진을 권장하여 실질적인 추진성과를 보유할 만큼의 시간확보가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다
수의 민간단체가 개별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일관성 있는 사업의 추진이 어렵고,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표준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에도 이의 관철이 용이하지 않다. 나아
가 특정 단체가 해당 사업의 추진을 중단할 경우 매년 보조금 지급 대상 단체가 변화할 가능
성으로 사업의 지속성이 불확실하여 사업추진 경험을 통한 문제점 발견 및 시정 등의 환류가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다. 

2. 센터 설치방안 종합

이상으로 4가지의 직접추진 방식과 2가지의 민간추진 방식 등 6가지 추진방식을 내용과 
법적 검토, 그리고 추진과정상의 장․단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제시된 6가지 
대안의 비교분석을 통해 일차적으로 추진이 용이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각 대안의 비교․분석 결과를 살펴보면(<표 7> 참조), 먼저 별도의 독립된 출연(연구)기관 
신설 방안은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의 자체적인 결정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민간위
탁을 통한 사업추진 방안 또한 해당 사무가 민간위탁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에
서 논란이 존재하므로 이 또한 일정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기존에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기존 사업을 확대․강화하는 방식으로 센터의 설치․운영 혹
은 관련 사업 추진의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방안은 현재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민간단체 발굴 자체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해당 방안
의 현실적인 추진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나머지 세 가지의 방안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의 자체적인 결정
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여기서 서울연구원에 별도의 의정발전지원센터를 설
치․운영하는 방안은 연구원의 기본적인 목적에서 서울시정뿐만 아니라 의정 분야까지 포함한
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연구․개발이라는 연구원의 기본 활동과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센터의 
기본 기능에 괴리가 있어 논리적인 수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된다.

<표 7> 의정발전지원센터 설치방안 관련 대안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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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추진 민간추진

출연기관 신설
시립대 독립 

하부조직 신설

시립대 기존 
기관 하부조직 

설치

서울연구원 
하부조직 신설

민간단체 
위탁

민간단체 
사업보조

내용

재단법인 형태의 
독립된 서울시 
출연기관 신설
- 100% 출연
- 공동출연 

부속기관 혹은 
부설연구소 신설

부설연구소 혹은 
산학협력단 하부
조직으로 설치

서울연구원 독립
부서로 의정발전
지원센터 신설

민 간 단 체 에 
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사
업 위탁

민간단체 기
존 수행 사업
에 대한 지자
체 보조

법적검토

지방자치단체 출
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행 정 안 전 부 

장관의 허가
- 단체장 관여

시립대학교 운영
에 관한 조례 혹
은 행정기구 설
치조례 시행규칙 
및 개별 연구소 
규정
- 조례, 규칙, 규

정 등의 개정

개별연구소 규정 
혹은 산학협력단 
정관 및 운영규
정
- 규정, 정관 등 

개정
- 센터운영세칙 

제정 및 승인

서울연구원 육성 
조례 및 정관 등
- 조례 개정
- 정관 및 시행

규정 개정

지 방 자 치 법 
및 행정사무
의 민간위탁
에 관한 조례
- 민 간 위 탁 

대 상 사 무 
곤란

지 방 재 정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보조
금 관리조례
- 보조금 지

급 대상 선
정 가능

장
단
점

조직․인력
규모설정

상대적 용이 상대적 용이
모(母) 조직의 
규모 등에 제약

모(母) 조직 
규모에 제약되나 
상대적 용이

직접적 관여 
곤란

직접적 관여 
곤란

재원조달 출연금 일반 사업예산
일반사업예산
출연금

출연금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

조직․업무 
지도․감독

용이함 용이함 용이하지 않음
아주 곤란하지는 
않음

민간단체의 
자율성 보장

민간단체의 
자율성 보장

의회 
파트너십

가능은 함(위임)
제도적으로는 
용이하지 않음

제도적으로는 
용이하지 않음

체계적인 
파트너십 구축 
절차 마련 필요

위탁 및 연장 
결정시 의회 
동의 활용

보조 대상 
단체 선정 
과정 활용

기능중복
서울시립대 및 
서울연구원과 
중복 가능성

크게 중복되는 
기관 없음

모조직 목적과 
조화 필요

연구원 목적과 
조화 필요

적정 단체 
발굴 곤란

적정 단체 
발굴 곤란

초기업무 
셋업

상당기간 소요 기본기간 소요
기존 노하우 
활용으로 용이

기존 노하우 
활용으로 용이

단체 발굴 
경우는 용이

단체발굴 
경우는 매우 
용이

V.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인프라 강화 필요성과 타당성을 제시하고 그 구체
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먼저 지방의회 의정활동 인프라 강화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
해서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는 우리의 지방자치제도가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를 기관대립형
으로 상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 맞는 지방의회의 기반과 여건은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단체장에게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그리
고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기관대립형의 지방자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단체
장과 지방의회가 발전적 경쟁관계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성
공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법 등이 부여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장치는 의회사무처와 사무처내의 전문위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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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해 상당부분 제약되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다음으로 서울시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의 인구와 예
산, 민원, 공무원 수 등을 대상으로 한 의원 1인당의 기본적인 업무 비중 자체가 다른 광역의
회보다 더 방대하고 그 내용 또한 훨씬 더 복잡한 이해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에
는 의회의 조례안 제출 건수가 집행부를 압도하는 등 지방의회의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인한 업무량 또한 폭증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량 증가를 지원․보좌하기 위해 한 축으로는 의
회사무처의 정책연구실을 3팀으로 구성된 입법담당관과 2팀으로 구성된 예산정책담당관으로 
확대 개편했다. 다른 한 축으로는 전문위원실을 갖춘 10개 상임위원회와 1개 특별위원회(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체제를 11개 상임위원회와 1개 특별위원회 체제로 확대했다. 그러나 사무처 
조직과 전문위원실 인력의 규모는 상위 법령 등에 의한 기본적인 제약 하에 있어 그 확대에 
한계가 있다. 더불어 현재 지방자치법 등은 지방의원 개인보좌관 제도 자체를 예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즉 현재의 법․제도 하에서는 조직보좌와 개인보좌의 확대․강화를 통한 지방의
회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나 정책적 역량 제고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
로 정책보좌의 확대․강화를 위한 노력과는 별도의 접근이 요구되며, 그 방안으로 연구진은 지
방의회 의정활동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과 그 과정에서 의회와의 유기적 관계 형성을 통
한 의정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다시 말하면 법․제도적 관점에서 조직보좌의 확대 
및 개인보좌의 신설이라는 정책보좌의 확대․강화 노력을 한 축으로 하고, 보다 근본적인 관점
에서 지방의정 전문 인력 양성 노력을 다른 한 축으로 하는 투 트랙 시스템(Two Track 
Systems)을 통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의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 트랙 시스템을 통한 지방의회 위상 정립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특히 전문 인력 양성의 
시사점을 얻기 위해 국내․외를 대상으로 의정지원 시스템 구축 사례와 인턴 운영 사례를 집중
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의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연구진은 지방의정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추진방안으로 서울시(의회)가 직접 의정발전
지원센터라는 조직을 설치하여 추진하는 방안과는 별도의 조직 없이 민간단체 등을 통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구분했다. 직접 의정발전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한 추진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⑴ 별도의 출연기관 신설, ⑵ 서울시립대에 독립 하부조직 신설, ⑶ 서울시립대의 
기존 조직에 하부 조직(부서) 신설, 그리고 ⑷ 서울연구원에 하부조직 신설을 제시하고, 별도
의 조직 없이 민간을 통한 추진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⑴ 민간단체 위탁과 ⑵ 민간단체 사업
보조 방안을 제시한 후 각각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와 추진과정상의 장․단점을 분석했다. 검토 
및 분석 과정에서 별도의 독립적인 출연기관 신설은 현행 법령에 의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
가사항이라는 점, 서울연구원의 하부조직으로의 신설은 지방행정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개발
이라는 연구원의 기본 활동과 센터의 임무 간에 일정한 괴리가 있다는 점, 그리고 민간단체에 
해당 사업을 위탁하거나 기존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단체를 보조하고 있는 방안은 
관련된 민간단체를 발굴하는 것 자체가 용이하지 않고, 해당 사무가 위탁사업 혹은 보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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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으로 타당한 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추진과 운영이 다른 방
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상
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서울시립대에 의정발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관련 사업
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의회가 변화하는 의정환경 속에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접근방
법으로 연구진은 기존에 제시되어 온 정책보좌의 확대․강화와는 별도로 지방의회 인프라 강화 
방안으로서 지방의정활동 전문 인력의 양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에 대한 
조직보좌의 확대와 개인보좌의 신설 등의 기존 접근이 틀렸다거나 포기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지방의회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이러한 접근이 나름의 방향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연구진의 입장은 보좌의 강화라는 기존의 단일 트랙 외에 전문 
인력의 양성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또 하나의 트랙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 트랙의 추진
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
축하자는 것이다. 향후 지속적으로 지방의회 인프라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단기적인 고려사항으로서 지방의정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 서울시 
및 서울시립대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서울시의회가 조직 및 인사, 예산 편
성․제출 등에 관한 자체의 독립적인 권한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법․제도적 현실에서 이 부분
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센터
의 설치․운영 및 구체적인 사업추진의 성공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물론 서울
시의회가 서울시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견제와 감시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행정사무
감사나 예․결산 심의 등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방의정과 관련한 
전문 인력의 양성이라는 센터의 본연의 목적이 일상적으로도 충실히 달성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의 초창기부터 관련 직접적인 행위자 집단과의 유기적 협력에 기반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
요하다. 

둘째, 이 연구는 지방의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추진 방안 중에서 서울시립대에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관련 사업이나 조직에 관한 선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현행 법․제도 하에서 추진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 단기적인 방안이다. 향후 중․
장기적으로는 해당 사업을 민간에 개방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거나 민간단체의 활동이 해당 
분야에서 활성화된 상황에서는 민간단체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함과 
동시에 민간단체가 그러한 사업과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의정 전문 인력 양성을 전담하는 별도의 독립된 출연기관의 형태로 센터를 설
치하고 서울소재 대학에서 전국소재 대학으로 그 대상범위를 확대하며, 대학과 민간단체를 연
계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 인프라 강화는 그 필요성에 대한 일반 지역주민과 서울시민, 언론과 
여론 등의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지지와 동의가 있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보다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서울시의원 및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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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충분하게 알리고 지역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수렴하여 서
울시정에 반영하려는 일상적인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서울시의회
를 강화시키는 것이 결국은 지역주민과 서울시민들의 힘을 강화시키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확
신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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